
대전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합10675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 변호사 엄진국

피고1. C

2. D

3. E (예비적 공동피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중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동제

변론 종결2023. 4. 13.

판결 선고2023. 5.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E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 A에게 399,664,459원, 원고 B에게 262,350,021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2021.

8. 18.부터 2023. 5.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3.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1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21. 7. 6.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4.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제1항 기재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제외한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790,371,199원, 원고 B에게 519,623,361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2.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나. 주문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2 기재 지분의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2021. 7. 6.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1 기재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별지2 기재 지분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F, G, H에게 반환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며, 별지2 기재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및 반환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790,371,199원, 원고 B에게 519,623,361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2.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나.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 별지1 기재 지분 및 별지2 기재 지분의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2021. 7. 6.

체결된 각 양도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다. 피고 E은 피고 C에게, 별지1 기재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별지2 기재 지분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F, G, H에게 반환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며, 별지2 기재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및 반환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망 I의 아내이고, 원고 B는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이다(갑 제1호증). 피고 C은

주류 도매업체인 유한회사 J(이후 'K'로 상호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K'라고 하고, '유한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을 운영하던 자로 망 I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던 자이고, 피고 D은 유한회사 K의

영업사장이었으며, 피고 E은 피고 D의 아내이다(갑 제2, 8호증).

나. 피고 C의 망인에 대한 상해치사 사고 발생

피고 C은 2021. 6. 23. 15:30경 목포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망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망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망인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1회 때렸고,

망인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망인을 쫓아가 손으로 망인의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망인의 얼굴 부분을 세게 때려 망인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N병원으로 옮겨져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병명 및 뇌사

상태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1. 7. 5. 19: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C의 F에 대한 아파트 지분 증여

피고 C과 그의 아내 F은 세종특별자치시 O아파트, P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21.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이 보유하던 1/2 지분이

2021. 6.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이전되었다(갑 제34호증).

라.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사업 포괄양도



1) K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 자본금 총액은

75,000,000원이다(총 출자좌수 15,000좌)(갑 제2호증). 피고 C은 2011. 1. 11.부터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K의 총 출자좌수 15,000좌 중 7,500좌를 보유하고 있었고(별지1 기재

출자좌수), 나머지 7,500좌는 2018. 12. 26.부터 그의 아내 F이 2500좌, 그의 아들 G과 H이 각

2500좌씩 보유하고 있었다(별지2 기재 출자좌수)(이 법원의 목포세무서에 대한 2022. 11. 1.자

문서제출명령회신).

2) 피고 C과 F, H, G은 2021. 7. 1. 각각 피고 E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K의 '주식'을 피고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들이 보유한 K의 출자좌수를 피고 E에게

모두 이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E은 2021. 7. 1. K의 출자좌수의 전부인 15,000좌를 보유하게

되었다(을 제6호증, 이 법원의 목포세무서에 대한 2022. 11. 1.자 문서제출명령회신)(이하 이

출자좌수를 원고의 표현에 따라 '지분'이라고 한다).

3) 피고 C은 2021. 7. 6. 피고 Q과 사이에 피고 Q에게 K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은 보증인이자

주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날인하였다(을 제5호증의1). 이 사건 양도계약 제3조는 양도금액에

관하여 '별첨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대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는

'피고 C은 K 사업포괄 양도대금(주식양도금) 일금 삼억사천오백만원(₩345,000,000원)을 피고

D에게 대부해주고, Q을 이것을 차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조는 '피고 C은 피고 D에게 2021. 7.

1. K의 사업 일체(주식포함)을 양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을 제5호증의2).

마. 피고 C에 대한 형사 사건 진행 경과

피고 C은  2021. 8. 25. 제나.항 기재와 같은 망인에 대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 및 소외 R 등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합107호, 2021고합122호(병합)로

공소제기 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1. 12. 9.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8호증).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 C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2. 6. 9.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C이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22. 6. 22. 상고를 취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갑 제13호증).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3, 3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세무서에 대한 2022. 11. 1.자 문서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망인과

그 유족이 입은 재산상 내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이 입은 소극적 손해액 및

정신적 손해액은 합계 1,299,058,400원(= 망인의 일실수입 1,093,336,514원 + 일실퇴직금

105,721,886원 + 위자료 100,000,000원)이고,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은 10,936,160원(=

장례비 5,000,000원 + 치료비 3,026,160원 + 부대비용 2,910,000원)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아내 원고 A에게 790,371,199원[= (1,299,058,400원 × 상속지분 1.5/2.5) +

10,936,160원],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 B에게 519,623,361원(= 1,299,058,400원 × 상속지분

1/2.5)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이 입은 재산상 내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먼저 피고의 실적에 관하여 추궁하는 말을 하고 피고에게

자신이 마시던 술을 뿌려 피고의 가해행위를 유발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주장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손해액 가) 소극적 손해

(1) 일실 수입



○ 가동기간의 기대수입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S생인 사실(갑 제1호증), 망인이 1994. 4. 23.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T 주식회사에서 근무해 온

사실(갑 제18호증), 이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인 사실(갑 제17호증),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월 평균 10,560,302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갑 제14호증)이 각

인정되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6. 23.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0. 12. 31.까지

114개월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 임금을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83,343,641원[= 10,560,302원 × 93.117(114개월의 호프만 계수)]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가동기간 기대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월 소득액을, '개인연금(회사분)'

월 445,100원, '휴양소 미운영 보조금' 월 25,000원, 연차수당 월 711,133원을 포함하여 합계 월

11,741,535원(= 10,560,302원 + 445,100원 + 월 25,000원 + 월 711,133원)(갑

제14호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연금(회사분)' 및 '휴양소 미운영 보조금'의

명목의 금액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고, 연차수당의 경우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해도 장래에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 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않은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생계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가동기간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85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1/3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원고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생계비 1/3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다.

계산



983,343,641원(가동기간의 기대수입) × 2/3(생계비 공제) = 655,562,427원

(2) 일실 퇴직금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1994. 4. 23.부터 정년퇴직일인

2030. 12. 31.까지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6. 23.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0. 12. 31.까지 추가로 9년 6개월(= 114개월)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들이 망인이 160,617,949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앞서 인정한 평균임금 월

10,560,302원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월할 계산하되,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262,490,386원이고 이 금액에서 기수령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일실퇴직금은

101,872,437원(= 262,490,386원- 160,617,949원)이다.

재직기간 월할계산 36년 8월 8일36.66666667

월 급여 10,560,302원

퇴직금 액수 월할계산 387,211,073원

퇴직금의 사고시 현가 월할계산 262,490,386원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생계비 1/3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생계비는 매월 얻는 수익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생활비의 성격을 가진 것인데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노·사간 협정에 따라 퇴직 후 생활보장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후생적 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익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이상 퇴직금에서 다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100,000,000원

2)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 가) 장례비

500만 원(다툼없는 사실)



나) 망인의 치료비

3,026,160원(갑 제19호증)

다) 부대비용

원고들은 망인이 N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유족들이 목포에서 숙박비 및 식대로

지출한 부대비용 2,910,000원을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이 비용은 간호상 부득이 부수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 손해액

○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 655,562,427원 + 101,872,437원

○ 망인의 위자료 : 10,000,000원

○ 합계 : 857,434,864원

나) 망인의 상속인 및 원고의 상속지분 : 망인에게는 배우자인 원고 A 및 자녀 B가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상속지분은 1.5/2.5, 원고 B의 상속지분은 1/2.5가 된다.

4) 계산 망인이 입은 소극적 손해액 및 정신적 손해액은 합계 857,434,864원(= 망인의 일실수익

655,562,427원 + 일실퇴직금 101,872,437원 + 위자료 100,000,000원)이고,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은 합계 8,026,160원(= 장례비 5,000,000원 + 치료비 3,026,160원)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522,487,078원[= (857,434,864원 × 상속지분 1.5/2.5) + 8,026,160원],

망인의 상속인인 B에게 342,973,945원(= 857,434,864원 × 상속지분 1/2.5)원 및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변제충당

한편, 원고들은 2021. 8. 17. 피고로부터 210,085,696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2023. 3.

6.자 준비서면 2쪽, 을 제2호증), 변제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 즉,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의 변제금 210,085,696원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 A 및 B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의

원리금 총액에 비례하여 충당되어야 한다.

A 522,487,078
원

4,008,120원1)
525,397,078원 × [0.05

×
{56일(2021.06.23.부터

2021.08.17.까지) ÷
365}]

526,495,198
원

126,830,739원2)
526,495,198원/(526,495,198원 +

345,604,978원)

B 342,973,945
원

2,631,033원3)
342,973,945원 × [0.05
×{56일(2021.06.23.부
터 2021.08.17.까지) ÷

365}]

345,604,978
원

83,254,957원4) 345,604,978원/(529,427,5
21원+345,604,978원)

합
계

210,085,696원

A 126,830,739원 4,008,120원 122,822,619원 399,664,459원

B 83,254,957원 2,631,033원 80,623,924원 262,350,021원

마. 소결론

결국, 피고 C은 원고 A에게 399,664,459원, 원고 B에게 262,350,021원 및 각 돈에 대하여 변제

다음날인 2021. 8. 18.부터 2023.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C은 K를 운영하는 자로서 별지1,2 기재 K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지1 기재 지분은 C의

명의였고, 별지2 기재 지분은 F, G, H의 명의였으나 이는 C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며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C은 F, G, H에 대하여 지분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별지1 기재 지분 및 별지2 기재 지분의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사업권 전체를 양도하였는데, 이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이 피고 D인 경우

피고 D에게,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이 피고 E인 경우 피고 E에게, C 명의의 별지1

기재 지분과 C이 F, G, H에 대해 가지는 별지2 기재 지분의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C 명의의 별지1 기재 지분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고, C이 F, G, H에 대해 가지는 별지2 기재 지분의 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별지2 기재

지분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이행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주식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주식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을 전제로 원상회복청구로 피고 D, 피고 E을 상대로

별지1, 2 기재 각 지분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본래의 지분 소유자인 C은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K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로서도 C을 대위하여 K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채택한 증거 및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문언상 양수인은 피고

D이고, 피고 E은 보증인이자 주주에 불과한 점(을 제5호증의 1), ② 피고 D은 2018. 12. 26.경까지

K의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었고(을 제9호증), 그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현재까지 K의 영업사장으로



일해 왔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은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D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C 명의의 별지1 기재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 채권의 존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C에게 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소송상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채택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사단법인 U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가액 45,000,000원5) 이하의 별지1

기재 K 지분 및 사업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C의 소극재산으로는 C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원리금 합계 867,120,811원6) 외에도 2002. 6. 5. 발생한 V은행에 대한 채무,

2020. 9. 3. 발생한 W에 대한 채무, 2021. 6. 14. 발생한 X에 대한 채무가 있었던 사실(2023. 2.

27. 기준 각 채무 합계 143,163,000원)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이 2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C은

2021. 7. 6.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21. 6. 30. 이미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F에게 증여하고7) 2021. 7. 1. 그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별지1 기재 K 지분 및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이 K 지분 및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C이 구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K의

운영을 존속시키고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원고들에 대한 합의금 마련, 즉, 손배배상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C의 일반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채택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구속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해도 K의 존속을 위하여 반드시 그 소유의 K의

지분과 사업권 전체를 양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②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345,000,000원 중 실제로 45,000,000원만 지급받고 그 소유의 K 지분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 9. 6.자 피고 답변서 5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C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1. 1. 11.부터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0여 년간 K를 운영해

왔으나 2021. 6. 23. 이 사건 사고 직후 갑작스럽게 그 소유의 K의 지분과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점, ② 피고는 2018. 12. 26.경까지 K의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었고, 그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현재까지 K의 영업사장으로 일하여 온 자이므로 C이 K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인정한 대로 피고는 양도대금 345,000,000원 중 45,000,000원만

지급하여 상당한 염가에 K의 지분 및 사업권을 양수하였다고 보이는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별지1 기재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C이 F, G, Y에 대해 가지는 별지2 기재 K 지분의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그 반환청구권에 관한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별지2 기재 지분은 F, G, H의 명의였으나 이는 C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며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C이 책임재산으로 F, G, H에 대한 별지2 기재 지분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C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한회사 사원명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9~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G, H은

2018. 12. 31. 피고로부터 K 지분을 각각 2500좌씩 양수하여 별지2 기재 K 지분을 소유하게 된

점(을 제9호증), ② 당시 G과 H은 C이 적법하게 증여한 현금으로 각각 양수대금을 지급하였고(을



제10, 11호증), F은 자신의 재산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원고들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F, G, H이 이 사건 양도계약 직전 각각 소유한 지분을 E에게 양도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제6호증)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을 주도한 자가 C인 점, 이 사건 양도계약 무렵 G이나 H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사원명부의 추정을

번복하고 별지2 기재 지분이 C이 명의신탁한 재산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상 C이 K의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C의 책임재산을 이탈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C의 책임재산인 F, G, Y에 대한 별지2 기재 지분의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3의 다. 1)항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 상

양수인이 피고 D으로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공동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D, E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에서 인용하며,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제외한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석천

판사박주원

판사서성기

별지

1) 525,397,078원 × [0.05 × {56일(2021.06.23.부터 2021.08.17.까지) ÷ 365}]

2) 526,495,198원/(526,495,198원 + 345,604,978원)

3) 342,973,945원 × [0.05×{56일(2021.06.23.부터 2021.08.17.까지) ÷ 365}]

4) 345,604,978원/(529,427,521원+345,604,978원)

5) 피고는 별지 1,2기재 K 지분의 가치가 이 사건 양도계약 상 지분 양도대금 345,000,000원(을



제5호증) 중 실제로 피고가 C에게 지급한 금액인 45,000,000원보다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있고(2021. 9. 6.자 답변서 5쪽), 원고들이 이 주장을 원고들의 이익으로 원용하였다(2022.

10.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7쪽).

6) 522,487,078원(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 원금) + 1,002,030원(2021. 6. 23.부터 2021. 7.

6.까지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 지연손해금) + 342,973,945원(원고 B의 손해배상채권 원금) +

657,758원(2021. 6. 23.부터 2021. 7. 6.까지 원고 B의 손해배상채권 지연손해금)

7) 당초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F 상대로도 제기하였는데, C이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F에게 증여한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2021. 6. 30. F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F은 2021. 11. 9. 원고들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2021. 6. 30.

F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